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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찬 의원(자유한국당, 경남진해)

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검역체계가 뚫려 미승인 LMO(유전

자변형생물체) 유채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을 지적하고, 검역체계 전반에 대

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.

김 의원은 “전국으로 확산된 LMO 유채는 전국 49개 시군구 60곳에 심어

져 있다”며, 이는 “불법으로 들어온 종자로 심어진 것이 아니라 4개의 종

자 수입 업체가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쳐 검역을 통과해 유통된 것으로 

부실한 샘플링 검사와 인력부족이 이번사태의 원인이다”라고 지적했다. 

이어 김 의원은 “실제 검역현장에서 건별 수량과 관계없이 적은 채취량으로 

검사되고(대립종 200g/중 소립종 50g) 있어 29톤 수입할 때와 100kg 수입

할 때 같은 채취량으로 검사하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하고 있다”며, “2.6명에 

불과한 인력으로 바이러스와 LMO 정밀검사까지 하고 있어 검사의 정확도

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”고 지적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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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 검역통과

-부실한 샘플링검사ㆍ정밀조사인력부족이 원인 검역체계 개선시급-



- 2 -

또한 “현행법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 거래는 

불법으로 되어 있다”고 강조하고, “종자수입ㆍ검역과정에서 업자와 검역당

국 모두 안일하게 대처하였고 양국모두 불법인 LMO 유채가 어떤 경로로 

업자가 구입하여 수입되었는지 원인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”고 지

적했다. 

 

특히 “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재배될 경우 다른 작

물에 돌연변이 등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

다”고 지적하고, “수입과정에서의 검사강화와 인력충원을 통해 불법 LMO

종자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한다“며 정부의 검역체계 개선

을 촉구했다.

<검역과정에서 통과된 LMO 유채현황> 

 

업체 건수 검역수량(kg) 검사방법 검사결과

4개 업체

5 29,300 PCR법 합격

1 2,000 〃 〃

1 1,080 〃 〃

1 100 〃 〃

8 32,480

 


